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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꼬리만 자르고 만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지난 6월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비방 동영상

을 개인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더하여 노총 간부나 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 사실도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 현 정부의 광범위한 사찰 실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진상 규명 요구가 끓어올랐다. 

오늘 검찰은 지난 한달여간에 걸쳐 수사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

표하면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지었

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

인규 지원관등에 대한 기소 처분은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이

미 명백히 확인된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아무 법적 권한도 없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었느냐이다. 이런 일을 정부 핵심

층의 지시나 관여 없이 실무자급에서 착수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

로, 불법 사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상부의 관여 전모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한발도 앞서 나간 바가 없다. 

애초 우리 모임이 지적한바와 같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훨씬 전에, 검찰은 

김종익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과정에서도 불법사찰의혹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덮어 주었고, 특별수사팀 발족 이후 총리실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했다

고 하나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과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총

리실로 하여금 이미 중요한 파일을 훼손,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또한  압수수

색 과정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들로부터 사찰을 보고받은 것으

로 보이는 문서가 발견되고 이 비서관이 업무와 무관한 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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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도 밝혀졌음 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한차례 소환조사 한 것 외

에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등은 수사도 하지 않는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중요 의

혹에 대해 소극적이고도 제한적인 수사로 일관해 왔다. 결국 검찰은 사건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잠재울 꼬리 자르기 수사에 급급해 온 

것이 오늘 수사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모임은 검찰에게 진정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향해 칼날을 거둘 수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에라도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의 진상과 규모, 

관여범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총리실과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시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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